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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RE100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시장 제도 개편 필요 

제3자 PPA,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 RE100 참여 기업을 위한 제도 신설은 긍정적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직접 PPA 제도도 도입되어야 

산업통산자원부가 오늘(5일) 발표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전기에서 벗어나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충분히 진행

되지 못했다. 국내 전기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전기 대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구

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비록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 PPA는 한전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완전

한 PPA라고 할 순 없지만, 전기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다. 

 

한국형 RE100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김성

환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한전의 중개 

없이 전기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장기 고정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한전의 전기요

금 상승이라는 위험부담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PPA 혹은 직접 PPA가 활성화되기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석

탄발전과 가스발전에 대해 충분한 환경 비용이 부과되어야 한다. 한국형 RE100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낮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화,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환경 비용

이 화력발전의 발전단가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장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소비자의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만 한국형 RE100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석탄·가스 발전의 환경 비용을 제대로 부과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현실적인 

수준이 될 수 있게 지속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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